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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바란다!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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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①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 기관이 행하는 정책

② 주택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 기관이 행하는 다면적인 정책

-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직접 주택 건설(임대 주택 포함) 

- 주택자금 융자 및 주택가격(임대 포함)정책 등 주택금융의 정비

- 주택 세제의 조정, 주택 생산의 합리화, 지대 임대료의 통제

-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1) 주택정책의 의의

- 4 -

1. 서론

◊ 부동산 시장은 자율에만 맡기면 분배왜곡이 일어나는 등 시장실패가

뒤따라 정부가 개입함.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본 이유는 정치적 기능으로 사회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혹은 경제적 기능으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함.

◊ 정부의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 효율성 등인데, 예로 정부가 그동안

‘1가구 1주택'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근거한 것임.

2)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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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주거복지-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 추진 방향 >

◈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생애단계별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3. 주택시장 추이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Ⅱ. 현황과 문제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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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 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 유형2. 실수요자 및 서민 주택공급 확대

□ 유형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유형4. 신규 주택공급 확대

1) 정책의 유형

- 8 -

[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① 가격 제한

□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 보완 > 대상, 지정요건, 유예 등

② 세제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특례 배제,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 공시가격 현실화

□ 부동산 세제의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

간 요건 강화(최종 1주택 보유 날부터 2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

건 강화(최초 거주주택 양도 시 만 비과세(1회)),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

세 감면 적용 배제,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5%이하 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 분양권, 입주권도 이월과세 적용

2) 유형별 주요 정책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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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③ 금융

□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 등 대출규제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다주택자 LTV, DTI, DSR 강화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별)

□ 대출규제 보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

- 투기, 투기과열기구 주택임대업, 매매업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

-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DTI, DSR 강화

□ 매입임대 기금 융자 중단

□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2) 유형별 주요 정책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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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④ 거래제한 및 단속

□ 전매제한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 불법거래 단속 강화 및 거래 투명성 확대 □ 관계기관 합동조사

⑤ 기타(지역, 대상 등)

□ 투지지역 등 지정 및 관리

□ 재개발·재건축 규제

- 조합원 주택 공급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분양권 전매 제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2) 유형별 주요 정책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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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실수요자 및 서민 주택공급 확대]

□ 청약제도 관리 강화

- 운영의 공적관리 강화 - 부정 당첨에 관한 관리 강화

- 분양권 등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배정

□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 수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 이상) 

-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와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

(전국,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우선 적용

2) 유형별 주요 정책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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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복지로드맵

-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건보료 감면

□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 거주기간, 임대료 인상 상한폭, 권리 및 거래안전 강화

- 임대차 3법 : 재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정비 및 관리 강화

-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 강화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2) 유형별 주요 정책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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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신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등

-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

2) 유형별 주요 정책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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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복지-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지원방안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ㅇ청년주택 30만실공급 :소형․일자리연계형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및기숙사 5만명입주

ㅇ우대형청약저축도입 : 29세이하연소득3천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비과세

ㅇ 맞춤형전월세대출 : 월세대출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완화(25세→19세 이상) 등

ㅇ정보제공․교육강화 :마이홈포털기능강화,대학과연계

신혼

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신혼부부 및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ㅇ신혼부부전용대출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2.75%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공급 : 무장애설계 적용․복지서비스연계․홀몸어르신을위한안심센서설치등맞춤형으로공급

ㅇ 연금형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주택을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분할 지급

ㅇ 주택 개보수지원 : 수선유지급여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ㅇ 임대주택 41만호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ㅇ주거급여강화 :소득인정액기준상향,부양의무자기준폐지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ㅇ 非주택거주자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중증장애인지원 :주거약자용주택을중증장애인에우선공급

ㅇ 아동빈곤가구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무상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주거비대출

ㅇ 그룹홈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활성화하고, 주거급여지급도 검토

ㅇ재난피해주민지원:임시거처제공,피해복구․내진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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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변동 추이]

 규제기(‘01-’08)에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주택가격 일시적 급등

현상 발생, 비규제기(‘09-’16)에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슷

한 패턴으로 유지

3. 주택시장 추이

자료 : 한국은행(명목기준), 국민은행(전국 및 서울 연말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정부규제로 다시 집값
상승폭 확대

규제기 비규제기

- 16 -

[역대 정권별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가격 변동 현황]

3. 주택시장 추

※자료 : 경실련,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7개 단지 6만 가구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자료, 2020년 12월22일

3. 주택시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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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택정책 발표와 서울시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

※자료 :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자료, 2021년 3월 3일

3. 주택시장 추이

- 18 -

[주택준공실적]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338,813 365,053 395,519 431,339 460,153 514,775 569,209 636,494 518,084 471,079 470,052 

서울 65,093 65,115 67,898 74,818 64,762 86,937 70,784 80,292 75,373 81,406 73,248 

3. 주택시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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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건수]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981,238 735,414 851,850 1,005,173 1,193,691 1,053,069 947,104 856,219 805,272 1,279,305 970,834 

서울 114,315 83,257 111,889 148,266 221,683 212,978 187,797 171,050 131,379 177,757 156,037 

3. 주택시장 추이

- 20 -

[주택증여건수]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55,901 54,626 54,464 66,893 73,149 80,957 89,312 111,863 110,847 152,427 85,044 

서울 8,557 7,902 8,029 10,097 10,221 13,489 14,860 24,765 20,637 35,353 15,391 

3. 주택시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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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건수 대비 주택증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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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서울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5.7% 7.4% 6.4% 6.7% 6.1% 7.7% 9.4% 13.1% 13.8% 11.9% 8.8%

서울 7.5% 9.5% 7.2% 6.8% 4.6% 6.3% 7.9% 14.5% 15.7% 19.9% 10.0%

3. 주택시장 추이

- 22 -

3. 주택시장 추이

2022년 우상향변수+우하향변수 , 대선 후 정책 등 상존

1. 시장의 유동성(금리, 대출규제 등 변화)

2. 세계경제의 상황

3. 대선에 따라 규제 강화 VS. 규제완화

4. 수도권 공급량 감소, 광역시 공급량증가 –양극화

5. 로또분양에 대한 기대수요 지속

6. 재고주택의 노후화, 멸실 주택 증가로 인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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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투기수요 억제, 차단]

□ 가격제한

 분양가상한제 등

- 효과 : 주택가격 하락? ⇒ 가격 급등

- 문제점 : 신규주택공급 감소

□ 세제

 양도소득세

- 효과 : 과도한 양도차익 방지? ⇒ 거래량 급감

- 문제점 : 재고주택 공급 감소

 보유세 등

- 효과 : 재고주택 공급 증가? ⇒ 양도세 부담으로 버티기

- 문제점 : 재고주택 공급 감소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 24 -

[유형1. 투기수요 억제, 차단]

□ 금융

 대출규제 강화

- 효과 : 주택가격 하락? ⇒ 실수요자 자금조달 어려움, 대출이자 부담 증가

- 문제점 : 거래량 감소(특히 중산층 이하 무주택•1주택자)

□ 거래제한 및 단속

 전매제한

- 효과 : 투기 수요 억제? ⇒ 실수요자들 간 거래 원천 차단

- 문제점 : 거래량 감소

 불법거래 단속, 관계 기관 합동 조사 등

- 효과 : 거래질서 확립

- 문제점 : 거래량 감소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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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투기수요 억제, 차단]

□ 기타(지역, 대상 등)

 투기지역, 재건축 규제 등

- 효과 : 투기수요 억제, 불공정 소득 환수? ⇒ 정책적 효과 미비

- 문제점 : 거래량 감소, 신규주택 공급 감소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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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실수요자 및 서민 주택공급 확대]

□ 청약제도 관리 강화, 청약제도 개편

- 효과 : 무주택자에 기회 확대

- 문제점 : 1주택 실수요자 청약시장에서 배제, 재고주택시장으로 이동

[유형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효과 :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 ⇒ 주택가격 급등의 주범

- 문제점 : 재고주택 공급량 감소

[유형4. 신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 효과 :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 ⇒ 실제공급량 0, 효과 없음

- 문제점 : 공급시기가 5∼10년 후, 현재 효과 없음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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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주거복지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미흡함.

□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임.

□ 주택 매매가격은 24.9% 상승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103만 가구(5.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함.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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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주택 공급량 감소]

□ 양도세 강화 VS 보유세 강화

- 매도 시 양도세 부담(단기) > 보유세 부담(장기)

- 보유(관망) : 집값 상승분(단기) > 보유세 부담(장기)

- 증여 : 상속증여세 부담(단기) > 양도세 부담(단기)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임대주택 등록 보유(장기) > 양도세 부담(단기) 

- 장기보유, 기존 재고주택공급량 감소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 지연, 잠정 연기

1) 공급량 감소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87 

- 29 -

□ 대출규제 강화

- 특히 중산층 이하 무주택, 1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짐

- 양극화 발생 : 고소득층은 주택구입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음

- 따라서 거래가 고가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전매제한 : 실수요자 간 거래 원천 차단

□ 불법거래 단속,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

□ 투기지역 지정 확대, 재건축 규제 등 ⇒ 실수요자 간 거래 감소

2) 거래량 감소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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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급등 : 과도한 시장규제

□ 임대료 상승 : 임대차보호 3법

□ 강남 등 고가주택지역이 주택가격 상승 주도

□ 단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

- 재고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 향후 5∼10년 후 공급 ⇒ 현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 없음

□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기대 어려움

- 규제 정책 실시로 인한 단기적 공급량 감소로 인해 고가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 호가 거래가 가격을 주도함.

3) 가격 급상승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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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5. 주택시장 안정대책

- 32 -

5.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존 재고주택 공급활성화]

□ 다주택자

- 양도소득세 완화 or 한시적 완화

- 증여세 등 강화

[신규주택 공급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분양가 상한제 완화

- 신도시 개발 등 신규 주택공급 기간 단축

1) 공급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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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1주택 취득세 완화

- (현행) 9억 초과 3% - (개정) 12-15억 초과 3%

[금융규제]

- 무주택, 일시적 1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 소득 및 지역에 따른 규제 차별화 폐지

- LTV 60-70%, DTI 60%, DSR 미적용

- 장기적으로 LTV만 적용

2) 수요 측면

5. 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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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 무분별한 영끌, 빚투 해소

□ 실수요자 간 정상적인 거래유도 및 활성화

□ 시장의 자율적 기능 회복

□ 주택시장에 관한 체계화된 통계자료 구축

□ 소득계층별 주택정책 차별화

□ 주택임대시장 강화 및 활성화 : 주택부담 경감을 위한 해결 대안

□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화 제고, 지자체간의 협의)

3) 기타

5. 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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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복지정책

5.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신혼, 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하여 주거 사다리 마련

□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

□ 주거취약계층과 전 국민주거복지실현의 정책 선택

□ 주거복지예산의 확보방안 마련

□ 저소득층 고령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고령자 친화적 설계와

시설의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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